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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기업의 AI 안전 대응 동향 및 시사점1)

AI 보급이 확대되면서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AI 개발사에 

위험 대응 요구 확대

맥킨지2)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조직의 55%가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p, 2017년 대비 35%p 증가한 수치

AI 사건 데이터베이스3)*에서 AI 사건 수는 2023년에 전년 대비 96건에서 

142건으로 48% 증가

* AI 사건 데이터베이스(AI Incident Database, AIID)는 공공 데이터 셋인 AIAAIC (AI, 

Algorithmic, and Automation Incidents and Controversies) DB를 기반으로 하며, 

상시로 사건 보고서를 수집 검토

< 연도별 AI 사건 수 (~’24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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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진철･노재원･유재흥･조지연 (2024),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실제 AI 모델을 개발하는 업계에서도 AI 안전 및 책임 있는 AI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노력에 참여

AI 안전은 AI 신뢰성, AI 책임성과 혼용되고 AI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써 

논의4)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I 기업은 기술･제도적 대응을 준비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실 장진철 선임연구원(jincheul@spri.kr)

2) McKinsey (2023), The state of AI in 2023 : Generative AI’s breakout year.

3) AI Incident Database(2024.7.17. 기준), https://incidentdatabase.ai/

4) 장진철 (2024), 안전하고 책임있는 AI를 위한 노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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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신뢰성(trustworthiness)은 책임성, 투명성,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

이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5)

- AI 책임성(accountablity)은 AI 관련 법이나 AI 윤리(AI ethics)를 바탕으로 

AI 시스템 개발과 배포를 수행하는 개발사 및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개념

- AI 안전(Safety)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의 안전은 AI 시스템의

공정성, 설명가능성, 견고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접근을 의미하고, 

‘광의’의 안전은 AI 시스템의 운영과 배포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개발사 및 사업자의 책임성까지 포괄하는 개념

- AI 위험(Risks)은 AI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적･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AI 안전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기술적･

제도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AI 안전의 정의와 범위 >

출처 : 장진철 (2024), 안전하고 책임있는 AI를 위한 노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포럼 발표자료. 저자 재구성.

각국 정부는 민관 및 국제 협력을 통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및 검･인증 

체계 구축, 거버넌스 수립을 논의하고 전담 기관인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

- 2023년 영국,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된 AI 안전 정상회의, 2023년 G7 정상회의

등 AI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및 논의 활발

부상하고 있는 AI 안전 및 책임 있는 AI에 관해 국내외 기업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5) 전종홍 (2024), 첨단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성 기술 표준 동향.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39(5).



3

1 주요 AI 기업의 AI 안전 연구 동향

미국의 AI 정책과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IAPS*에서 

주요 기업의 AI 안전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6)

* Institute for AI Policy and Strategy

주요 AI 기업인 OpenAI, Google DeepMind, Anthropic에서 수행한 AI 

안전 연구를 수집, 정리

- 2022년 1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arXiv 등에 발표된 80개의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접근법에 대한 비중을 파악

< 주제별 AI 안전 개발 연구 논문 분포 현황 (건수) >

출처 : Oscar Delaney, Oliver Guest, Zoe Williams (2024), “Mapping Technical Safety Research at AI Companies:

A literature review and incentives analysis”. arXiv:2409.07878.

주제별로는 ‘인간 피드백 강화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부문이 39%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현재 AI 서비스의 평가 및 성능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가 상위권 연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인간 피드백 강화’는 인간의 피드백을 AI 모델 훈련에 더 잘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

- ‘기계적인 설명 가능성(24%, Mechanistic Interpretability)’은 AI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환하는 도구를 개발

- ‘견고성(13%, Robustness)’은 AI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6) Oscar Delaney, Oliver Guest, Zoe Williams (2024), “Mapping Technical Safety Research at

AI Companies: A literature review and incentives analysis”. arXiv:2409.0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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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평가(11%, Safety evaluation)’는 AI 시스템이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완화하는 조치에 관한 연구

‘오정렬(Misalignment)’, ‘다중 에이전트 안전성(Multi-agent safety)’, ‘신뢰할

수 없는 AI 관리(Controlling untrusted AIs)’ 관련 연구는 현재 0건으로 파악

- 이러한 주제는 현재 AI 기업들의 연구 동기가 낮아 보여, 학계나 정부의 추가

적인 지원이 없으면 진전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상 공개하지 않는 

연구일 가능성도 존재

- 특히, AI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국내 기업 역시 AI 안전 및 신뢰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 AI 학회 

등에 발표

네이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AI의 대답이 편향되지 않고 수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과 구축 프로토콜(SQuARe)을 제안7)

< 네이버 SQuARe (Sensitive Questions and Acceptable Response) 프레임워크 >

출처 : Lee et al. (2023), SQuARe: A Large-Scale Dataset of Sensitive Questions and Acceptable Responses

Created Through Human-Machine Collaboration. arXiv:2305.17696

또한, 네이버는 한국 사회에 특화하여 언어 모델에 내재된 사회적 그룹에 대한 

편향과 고정 관념을 줄이기 위한 한국어 데이터셋(KoSBi)을 구축하여 생성된 

콘텐츠의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킨 바 있음8)

7) Lee et al. (2023), SQuARe: A Large-Scale Dataset of Sensitive Questions and Acceptable 

Responses Created Through Human-Machine Collaboration. arXiv:2305.1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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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업의 AI 안전 및 책임 있는 AI 동향

가. 오픈AI (OpenAI)

오픈AI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하여 AI 모델 수준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AI 모델 평가 및 연구를 수행

AI 모델 수준을 현재의 모델, 최신의 고성능 프론티어 모델, 미래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초지능 모델로 구분하여, 각각 안전시스템 팀, 대비 팀 등으로 조직을 구분

- 안전시스템(Safety systems) 팀은 ChatGPT와 같은 현재 수준의 AI 모델 및

제품 수준에서의 위험과 오남용 완화 조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정책, 인간과 AI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대비(Preparedness) 팀은 개발 중인 프론티어 모델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부서로서 모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조직으로 대비 프레임워크를 전담 

- 미래의 초고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AI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를 추진했던 초정렬

(Superalignment) 팀은 2024년 5월 해체

프론티어 AI 모델의 안전한 개발･배포를 위한 접근 방식을 담은 대비(Preparedness)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공개9)(’23.12.)

주요 내용은 AI 모델의 기능, 취약성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추적하고, 스코어카드를

통해 AI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며, 4가지 위험 범주와 위험 수준을 제시 

- 위험은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설득(Persuasion), 화학･생물학･방사능･

핵(CBRN) 위협, 모델 자율화(Model Autonomy) 등 4가지로 범주화하고, 

위험 등급은 ‘낮음’, ‘중간’, ‘높음’, ‘심각’으로 분류

- 스코어카드를 기반으로 AI 모델의 위험 등급을 평가하고 완화 전･후 모델 

위험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

- AI 모델의 평가 및 완화 조치 후, 위험성 점수가 ‘중간(medium)’ 이하인 

모델만 배포할 수 있으며, 위험성 점수가 ‘높음(high)’ 이하일 경우에만 모델의

추가 개발이 가능 

8) Lee et al. (2023), KoSBi: A Dataset for Mitigating Social Bias Risks Towards Safer Large

Language Model Application. arXiv:2305.17701

9) OpenAI (2023), Preparedness Framework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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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GPT-4o, OpenAI o1 등 새로운 AI 모델과 제품을 발표할 때도 

대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평가･검증 과정을 거쳤음을 공식 발표

- 2024년 9월 발표된 오픈AI의 추론형 멀티모달 모델 o1은 모델의 위험성 

평가 결과인 스코어카드와 평가 명세인 시스템카드를 공개

< OpenAI o1의 스코어카드 (’24.9.) >

출처 : OpenAI (2024.9.), OpenAI o1 System Card https://openai.com/index/openai-o1-system-card/

나. 구글 (Google)

구글은 2023년 기존 구글 리서치 팀을 딥마인드 부서에 통합하여 전담 연구 

조직을 구성

‘책임 있는 AI 팀’ 또한 딥마인드로 이동되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배포와 

AI 테스트 및 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

제품 개발 및 AI 애플리케이션의 평가를 위해 인공지능 원칙(’18.6.)을 도입하고, 

안전과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게시(’23.10.)

- 인공지능 원칙으로 책임 있는 AI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적 유익성, 공정성, 

안전성 등 7가지 AI 활용의 목적에 따라 AI를 개발할 것을 정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을 분야를 명시

구글은 책임 있는 AI 시스템 개발 및 배포를 목표로 안전한 프론티어 AI 개발을 

위한 안전 프레임워크를 발표10)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는 △치명적 역량 수준(Critical Capability Level) 

식별, △프론티어 모델 평가, △완화 조치 적용의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

10) Google Deepmind (2024), Introducing the Frontier Safet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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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프론티어 AI 안전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 >

구분 세부 기능

치명적 역량 

수준 식별

⦁프론티어 모델이 고위험 도메인(자율성, 생물보안, 사이버보안, 기계학습 R&D)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로를 분석

⦁특정 모델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치명적 역량 수준(CCL)을 식별하고 임계치를 설정

프론티어 모델 

평가

⦁프런티어 모델의 주기적 평가를 통한 CCL의 임계치 도달 시점 감지

⦁조기 경고 평가(Early warning evaluation)를 개발하여, 임계치 도달 전 반복 평가 수행

완화 계획 적용

⦁조기 경고 평가 통과 시(평가 임계치 도달) 완화 조치를 시행

⦁4단계로 구성된 보안 완화 조치(모델 가중치 유출 방지) 및 배포 완화 조치(중요한 기능에

대한 접근 관리)를 포함

출처 : Google Deepmind (2024), Introducing the Frontier Safety Framework. 저자 재구성.

- 자율성, 생물보안, 사이버보안, 기계학습 R&D 영역은 예비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영역으로 구분되어 CCL 식별 수행

- 프론티어 모델 평가에서는 모델 역량이 CCL에 도달하기 전 안전 버퍼(safety 

buffer)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기 경고 평가를 시행

- 기반 모델의 성능 측정치인 효과적 연산 능력(effective compute)이 6배 

커질 때마다, 파인튜닝을 하는 3개월마다 재평가

< 구글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의 구성 >

출처 : Google Deepmind (2024), Introducing the Frontier Safety Framework. 저자 재구성.

- ‘보안 완화 조치’와 ‘배포 완화 조치’는 각각 4단계로 구성되어 각 수준 및 

역량에 해당하는 대응 방안을 정의

< 구글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의 4단계 보안 및 배포 완화 조치 >

구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보안 완화 조치 현상 유지 제어된 접근 일방적 접근 방지 고신뢰 개발 환경

배포 완화 조치 현상 유지
치명적 역량을 

목표로 한 완화 조치

레드팀 검증을 통한 

안전 사례
접근 방지

출처 : Google Deepmind (2024), Introducing the Frontier Safety Framework.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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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앤트로픽 (Anthropic)

앤트로픽은 최우선 가치로 AI 안전을 내세우며 AI 안전 연구 역량 확보에 투자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오픈AI의 연구 부사장 출신으로 

오픈AI의 전 정책 책임자였던 잭 클라크(Jack Clark) 등 동료들과 앤트로픽을 

창업하였으며, 추가로 오픈AI 출신 연구자를 영입

앤트로픽은 회사 설립 시부터 AI 모델 개발의 기본적 접근 방식인 헌법적 AI 

(constitutional AI)를 제안

- 헌법적 AI는 AI 안전성 기술 중 하나로, AI 모델이 사전에 정의된 일련의 

윤리적 원칙과 헌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헌법적 AI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단계와 강화 학습(reinforce- 

ment learning) 단계로 구성되며 응답에 대한 리뷰와 AI 피드백은 ‘헌법’이라

불리는 원칙에 의해 조정

앤트로픽은 AI 안전 관리 프레임워크로써 책임 있는 확장 정책(Responsible 

Scaling Policy) 프레임워크를 운영

ASL(AI Safety Levels)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안전성 수준마다 데이터 유해성

평가, 모델 카드 공개, 취약점 보고, 접근 제한, 배포 중단 등 조치를 시행

< 앤트로픽의 AI 안전 수준과 정의 >

단계 정의

ASL-1 ⦁유의미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시스템(예: 2018 LLM 또는 체스만 두는 AI 시스템)

ASL-2

⦁생물학적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 위험한 능력의 초기

징후를 보이지만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검색 엔진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직 유용하지 않은 시스템(예 : 클로드(Claude)를 포함한 현재의 LLM 수준)

ASL-3
⦁AI가 아닌 기준선(예 : 검색 엔진 또는 교과서)에 비해 치명적인 오용의 위험이 크게 증가

하거나 낮은 수준의 자율 기능을 보이는 시스템

ASL-4

ASL-5+

※ ASL-4 이상(ASL-5+)은 현재 시스템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나, 

치명적인 오용 가능성과 자율성에서 질적 상승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Anthropic (2023), Anthropic’s Responsible Scaling Policy version 1.0.

- 클로드 3(Claude 3)를 배포하며 모델 안전 수준 등을 평가한 결과로 ASL-2 

수준임을 공개(’24.3.)

수준별 AI 역량의 임계값을 설정해 위험을 관리하며 단계마다 안전 버퍼

(safety buffer)를 두어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 위험성을 평가하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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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유효 컴퓨팅이 4배 증가하거나 

미세 조정이 있을 경우 추가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배포 중지 등 보안 

조치 수행

- 안전 버퍼 크기는 유효 컴퓨팅 역량이 6배 증가할 때로 설정하여 평가 진행 

중에도 모델 훈련이 안전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안전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모델의 훈련과 배포는 중단

< 앤트로픽의 AI 안전 수준과 안전 버퍼 >

안전 버퍼 안전 버퍼

유효 컴퓨팅 역량 증가

출처 : Anthropic (2023), Anthropic's Responsible Scaling Policy version 1.0.

라. 메타 (Meta)

메타는 기술적인 안전장치 개발을 통해 책임 있는 AI 모델 구현 방안 모색

라마 가드(Llama Guard)는 프롬프트 및 응답 결과가 안전한지를 파악하고, 

안전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된 콘텐츠를 나열하여 악성 결과물을 방지

프롬프트 가드(Prompt Guard)는 LLM 동작을 파괴하는 프롬프트 공격으로부터

보호

- 프롬프트 공격의 범주로는 AI 모델이 의도하지 않은 명령을 실행하도록 명령

하는 프롬프트 주입(Prompt injections), 모델에 내장된 안전 및 보안 기능을

무시하도록 설계된 악성 명령인 탈옥(Jailbreaks)을 포함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도구(CYBERSECEVAL)를 제공하여, 안전하지 않은 코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벤치마크 모음을 제공

AI 기능 및 모델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레드팀* 운영을 통한 투명성 개선

* 모의훈련을 통해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대응 방법을 연구하는 보안팀을 의미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카드(System card)를 공개

- 시스템 카드는 각 AI 시스템 및 기능별 작동 원리, 사용 팁, 데이터 사용량,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AI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10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레드팀 활동을 통해 AI 모델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사용 방식을 찾아 개선

< Meta의 Llama Guard에서 정의한 AI 위험 범주 >

분류 내용

폭력 및 증오 
⦁사람들에게 폭력을 계획하거나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진술, 또는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적 특성에 대한 증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성적 콘텐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발언을 포함하는

내용

총기 및 

불법 무기 

⦁불법적으로 총기나 무기를 취득, 제작, 사용을 계획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내용. 여기에는

폭발물, 생물학적, 화학 무기와 같은 불법 무기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

규제되거나 

통제되는 물질 

⦁불법 약물, 담배, 알코올 또는 대마초와 같은 규제되거나 통제되는 물질의 생산, 이전, 

소비를 불법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자살 및 자해 
⦁자해를 유도하거나 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자살 의도가 암시된 경우에도

적절한 건강 리소스를 제공하지 않는 응답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

범죄 계획 ⦁방화, 유괴, 절도와 같은 범죄 활동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돕는 내용

출처 : Meta (2024), Llama Guard: LLM-based Input-Output Safeguard for Human-AI Conversations.

3 국내 기업의 AI 안전 및 책임 있는 AI 동향

가. 네이버11)

AI 기술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은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2021년 공개

‘네이버 AI 윤리 준칙’은 네이버 구성원의 AI 개발과 이용에 있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며, AI 윤리 자문 프로세스를 통해 AI에 윤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성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등의 원칙을 포함

신규 개발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에 AI 윤리 준칙을 반영하고,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 공개와 함께 ‘사람을 위한 클로바 X 활용 가이드’를 공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연구개발 및 전략･정책 논의의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해 CEO 직속 조직을 설립하고 자사의 AI 안전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

11) 네이버 (2024), Naver Integrated Repor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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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 AI 센터(Future AI Center)는 AI 안전성을 연구하고 네이버의 AI 윤리･

안전 정책 수립 및 총괄 임무를 수행하며, 데이터셋 구축 및 소스 코드 공개, 

국내외 안전성 연구 협력을 수행

네이버 AI 안전 프레임워크(AI Safety Framework, 이하 ASF)는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준수하는 네이버 구성원이 산업 현장에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AI 안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체계

- 네이버는 악의적인 이용자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레드팀(모의공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혐오, 폭력, 고정관념 등 AI 안전 평가 기준을 확립

- ASF는 AI의 통제력 상실 위험에 대해서는 AI 위험 평가 스케일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악용 위험에 대해서는 AI 위험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구성

- AI 위험 평가 스케일은 현재 존재하거나 혹은 개발되는 최고 성능의 프론티어 

AI에 대해 3개월 주기의 정기 평가와 시스템 능력이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된 

컴퓨팅 양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6배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

- AI 위험 평가 매트릭스는 AI 시스템의 목적 영역과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AI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평가 및 관리

< 네이버의 AI 안전성 실천 체계 >

출처 : 네이버 (2024), Naver Integrated Report 2023.

위험이 있는 경우, 기술적･정책적 조치 등 위험 완화를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

AI 시스템 위험이 충분히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AI 시스템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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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위험 관리를 위한 네이버 윤리 자문 

프로세스 운영

현실적 개선 사례 기반 원칙을 구체화하여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기업 문화로 내재하는 방향을 목표

< 네이버의 AI 윤리･안전성 개선 프로세스 >

출처 : 네이버 (2024), Naver Integrated Report 2023.

나. LG AI 연구원12)

LG그룹의 AI 싱크탱크인 LG AI 연구원은 산하에 AI 윤리위원회, AI 윤리사무국, 

LG AI 윤리 워킹그룹 등을 운영

AI 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AI 윤리사무국은 AI 연구개발 및 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연구원 내외의 실제 업무에

AI 윤리 원칙을 적용

LG그룹 계열사의 주요 AI 윤리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체 조직으로써 LG AI 

윤리 워킹그룹을 운영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LG그룹 전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기준인 ‘AI 윤리 원칙’과

AI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AI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

AI 윤리 원칙은 국제기구 및 정부, 기업에서 발표한 규범을 토대로 인간 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5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

AI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AI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후 문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며, 결과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계열사의 고객 상담 효율화를 위한 AI 기술 개발 과제에 아래와 같은 단계의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적용된 바 있음

12) LG AI 연구원 (2024), 2023 LG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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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 특성 분석 : 고객 상담 관련 학습용 데이터 내 민감 개인정보 및 고객의 

신체나 정서적 위험을 초래하는 고위험 정보, 혐오 문구 유무 분석

② 문제 해결 우선순위 분석 : 연구자가 학습 데이터 내 욕설과 혐오 표현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데이터 수집 시 자동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요구사항 도출

③ 이행 결과 확인 및 문서화 : 식별된 잠재 위험과 개선 결과, 데이터 및 모델의 

특성, 위험과 한계 등을 포함한 AI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문서화

다. 카카오13)

카카오는 계열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가 참여하는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를 2022년 7월부터 운영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가 관련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여기에는 각 계열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가 대표하여 참석

이는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 및 기술의 안전성을 기술윤리 관점에서 검토하여, 

‘알고리즘 윤리 헌장’ 준수 여부와 위험성 점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체계적 개선 업무 수행

기존의 기술윤리 관련 정책 점검과 함께 책임 있는 AI를 위한 카카오 ASI(AI 

Safety Initiative)를 최근 발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내재화･고도화 진행 중

2023년 3월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에 개선된 AI 윤리 원칙인 ‘카카오 

공동체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및 확정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AI 얼라이언스(AI Alliance)’에 가입함으로써 

투명하고 개방된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책임감 있는 AI 이니셔티브 추진(’24.4.)

라. SK텔레콤14)

2024년 AI 거버넌스 원칙인 ‘T.H.E AI’를 공개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by Telco)의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for Hu-

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with Ethics) 및 이에 따르는 AI 거버넌스 원칙을 상징

- 자사 고객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잠재적 AI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평등, 공정의 가치 및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AI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개인 정보 보호, 윤리적 책임을 약속

13) 카카오 (2023), 2023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보고서. 

14) SK텔레콤 (2024), SK TELECOM Annual Report 2023: Road to Global AI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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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에는 AI 거버넌스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규범을 수립하고

사내 전 구성원이 실천 서약에 참여

원활한 AI 거버넌스 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해 대외협력 담당(CGO, Chief 

Growth Officer)이 총괄하는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직 간 

시너지 창출의 기반 마련

마. KT15)

사내에 책임 있는 인공지능 센터(RAIC, Responsible AI Center)를 설립하여 

AI 윤리, 정책 개발･협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채용

RAIC의 주요 기능은 △ 책임 있는 AI 정책수립 및 대외 정책 지원, △ AI가 

악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 위험 수준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 AI 안전 정책 

연구 및 글로벌 기관과 협력 등으로 구성

AI 기술과 제품 개발에서의 공정성, 비차별, 투명성, 해석 가능성의 원칙 준수, 

표준화와 개방형 생태계를 통한 자원과 기술 공유 강화,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담은 AI 윤리 준칙을 2023년 수립

4 시사점

해외와 국내 AI 기업은 AI 안전 전담 조직 및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안전한 AI 개발 문화를 확립

기업은 전담 조직의 주도로 AI 위험 수준에 따라 모델의 위험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모델의 개발･배포 관리를 

통한 위험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내 기업은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보안을 위한 기존의 AI 윤리 원칙 수립에 

이어, 최근 해외 추세에 맞게 AI 안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네이버의 프론티어 AI 모델 안전 평가 기준인 3개월 주기의 정기 평가, 시스템 

능력이 6배 증가했을 때의 별도 평가는 앤트로픽 및 구글과 동일

기업 내 전담 조직 신설 및 원칙 수립과 함께, 전담 조직의 권한과 역할 및 목표를 

분명히 하여 책임 있는 AI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실행하는 노력 중요16)

15) KT (2024), KT ESG REPOR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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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AI 윤리 및 공정성 실현 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구성원에 

대한 AI 안전 및 윤리 교육, 기업 경영진의 인식 개선이 선행됨으로써 기업 내

책임 있는 AI 문화가 내재화될 필요가 있음

- 장애요인으로는 ‘혁신 제품 개발 목표가 AI 윤리 의지보다 우선시 되는 기업 

문화’, ‘AI 윤리가 기업의 성과 지표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점’, ‘기업 내 전담 

조직의 권한 부족과 잦은 조직개편’ 등이 있음

정부의 AI 안전 관련 제도 마련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더불어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책임 있는 AI 정착을 위한 문화 확산이 필요

최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 미국 백악관의 행정명령 등 위험성이 높은 AI에 

대한 각국의 규제 조치가 추진되는 만큼,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고위험 AI의 

안전 조치 확보 프로세스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

현재 대기업은 자체적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책임 있는 AI 프레임워크 수립 

및 실행을 통한 자율 규제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차원에서는 중소･ 

스타트업 및 수요기업 등 AI 산업 가치사슬 전체에 책임 있는 AI 확산이 필요

또한 주요 기업별 AI 안전 프레임워크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및 기업 단위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AI 윤리 및 안전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표준화가 필요

실제로, 최근 미국은 AI 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 이하 AISI)에서 오픈AI 

및 앤트로픽과 AI 안전 관련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국내 역시 AI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17)18)

미국 AISI는 AI의 안전에 관한 과학을 발전시키고 첨단 AI 시스템으로 인한 

위험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AI 안전 연구, 테스트 및 평가를 위해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

- 미국 AISI는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OpenAI 및 Anthropic의 AI 모델 출시 

전후에 모델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며, AI 모델의 기능과 안전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

- 이번 파트너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을 목표로 미국 정부와 

업계가 최초로 상호 체결한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그 성과를 기대

16) Ali, S. J. et al., “Walking the Walk of AI Ethics: Organizational Challenges and the Indi-

vidualization of Risk among Ethics Entrepreneurs”, ACM FAccT ’23. 

17) NIST (2024.8.29.), U.S. AI Safety Institute Signs Agreements Regarding AI Safety Research,

Testing and Evaluation With Anthropic and OpenAI.

1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24.10.7.), 인공지능 신뢰성 동향 보고서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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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1 미국, 사이버 보안 인력 분석 보고서 발표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글로벌 사이버 보안 포럼(GCF)은 사이버 보안 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보안 위협 증가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24.10.)

* 2024 CYBERSECURITY WORKFORCE REPORT : Bridging the Workforce Shortage 

and Skills Gap

※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력에 대한 48개국 6,000명의 응답자 조사에 기반해 보고서를 작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보안 위협의 증대와 인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력 및 기술 격차가 심각

- 전 세계 조직이 사이버 보안 제품･서비스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이러한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 많은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

-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미래지향적 인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현재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력은 약 710만 명에 달하나, 전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80만 명의 사이버 보안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현재 인력의 56%가 부족하며, 유럽과 미국의 인력 

부족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부족한 수준

-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의 약 64%가 4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산업은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약 70%를 차지하고, 사이버 침해당 비용도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임

* 금융서비스, 재료 및 산업, 소비재, 기술 분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숙련 인력 부족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으며,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맞춰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가 필요

- 사이버 보안 기술은 산업 전반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중 하나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전문 기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

-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과 최신 위협 방어에 필요한 기술 간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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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사이버 보안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BCG는 ‘사이버 보안 인재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영역별 주요 조치사항을 제시

* WEF(’24.4.)는 조직이 지속가능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인재 프레임워크를 개발

- WEF에서 제시한 사이버보안 인재 프레임워크는 4가지 우선순위의 영역을 다룸

  ① 사이버 보안 분야로의 인재 유치 :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진입장벽을 없애 인력 다양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인재를 유치

  ②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교육･훈련: 학생과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필수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개선

  ③ 적절한 사이버보안 인재 채용 : 비현실적이거나 까다로운 직무 설명서와 채용

매니저와 인사부서 간 불일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채용 과정을 재정비할 필요

  ④ 사이버 보안 전문가 유지 : 높은 스트레스와 현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프레임워크 전체에 걸친 전략적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

구분 주요 조치사항

사이버 보안 
분야로의 
인재 유치

⦁타겟형 및 전략적 아웃리치(Outreach) : 교육기관, 산업체, 지역단체와 협력해 여성과 
소수자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채용 이니셔티브 시행

⦁조직 DNA에 사이버 보안 내재화 : 사이버 보안을 조직 핵심 전략에 통합해 임무와 
장기적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로 브랜딩

⦁사이버 보안 경력에 대한 국가적･학술적 캠페인 : 정부 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보안을 
최고의 직업으로 선정하는 국가적 캠페인 시작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교육･훈련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최신 지식, 도구, 모범사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지속적인 학습 플랫폼 구축

⦁초･중등학교 사이버 보안 교육 통합 : 사이버 보안 교육을 초･중등학교 커리큘럼에 포함해
초기 관심과 기초 지식 배양

⦁사업 수요에 맞춘 커리큘럼 개발 :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맞춰 교육 커리
큘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적절한 
사이버 보안 
인재 채용

⦁기술기반 채용 관행 채택 : 사이버 보안 기술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주요 직무와 역할에 
필요한 특정 기술, 역량, 지식을 정확히 파악

⦁포괄적 관행으로 인재풀 확대 : 비전통적 후보자를 포함한 채용 노력을 통해 기존 관행에 
도전하고 인재풀 확장

사이버 보안 
전문가 유지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 구축 : 정책을 넘어 포괄적인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전략을 통해 진정으로 포용적인 직장문화 조성

⦁명확한 경력개발 및 성장 기회 제공 :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명확한 성장, 학습,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개발 경로 마련

출처 :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 (2024.10.2.)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4/cybersecurity-talent-shortage-close-the-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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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위험정보 기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발표

정부책임처(GAO)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위험정보 기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발표(’24.9.)

* Environmental Hazards: A Framework for Risk-Informed Decision-Making

본 프레임워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연방기관이 위험기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프레임워크의 단계와 조치에 대해서 설명

※ 본 프레임워크는 2019년 9월 GAO가 발표한 위험 기반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에 적용 

범위와 새로운 정보를 반영한 업데이트 버전

- 이 프레임워크는 연방 정부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단일 현장의 최적 옵션 선택, 여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 설정, 

기관 전체의 정책 수립 등 모든 규모와 유형의 의사 결정에 적용할 수 있음

위험정보기반 의사결정은 불확실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부의 관점 속에서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 비용 등 여러 요인 간의 절충을 고려하도록 

돕는 의사결정 접근방식을 의미

- ‘위험정보에 기반한(Risk-informed)’ 의사결정은 위험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와

정부에 중요한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위험에 기반한(risk 

based)’ 의사결정과 구분됨

- 반면에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위험 그 자체만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림

본 프레임워크에서 ‘위험(risk)’은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에 따른 환경이나 인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으로 정의

- 환경위험(Environmental hazards)은 암, 질병, 부상 등 해로운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화학물질이나 방사능 유해폐기물 등 환경 내 유해 물질을 포함

※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사성･유해 폐기물 관리, 직장 내 독성 물질 노출, 천연자원 관리, 

소비자 제품 내 화학물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 주요 환경 위험 사례에 해당

- 또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노출과 같은 상황도 인간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에 포함

위험정보기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는 아래 네 가지 단계(Phase)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여러 절차(Steps)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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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위험에 대한 위험 기반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의 단계 및 절차 >

출처 : GAO(2024), Environmental Hazards: A Framework for Risk-Informed Decision-Making - 그림 1.

1) 목표 정의 및 잠재적 옵션 식별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 설계

-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의사결정과정의 범위와 목표를 정의하고

정보제공과 의사결정에 누구를 참여시킬지 그리고 어떤 분석적 방법을 사용

할지를 명시하는 것이 목적

2) 설정된 목표에 대한 각 옵션의 성과 분석

- 분석단계의 목표는 의사결정에 대한 목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옵션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이고 분석적 근거를 제공

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필요

3) 선호하는 옵션 결정

- 제약조건을 충족하며 목표들 간의 적절한 성과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의사결정 방법과 규칙을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정보에 적용해 결정이 이루어짐

4) 선호하는 옵션의 실행 및 평가

-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단계로, 선택한 옵션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

GAO는 연방 기관들이 환경 위험 관리와 정책 결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것을 권장

출처 : 미국 정부책임처 (2024.9.23.)

https://www.gao.gov/products/gao-24-10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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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우수인력센터(WCoE) 출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인력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우수인력센터(WCoE, Workforce Center of Excellence) 출범 발표*(’24.9.)

* Biden-Harris Administration Launches NSTC Workforce Center of Excellence with 

Expected $250 Million Investment

※ NSTC(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는 ’24년 2월에 출범한 반도체 연구

개발 프로그램 연구기관으로 신기술 투자, 인력개발, 기술 확대 등의 역할 수행

수요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미국 반도체 산업은 급속한 확장의 길에 들어섰으며, 

반도체 인력에 대한 수요는 10년 안에 인력 공급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추산에 따르면 ’30년까지 제조 및 설계 부문에서 

23만 8천 명의 추가 반도체 인력 수요 발생 예상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NSTC 우수인력센터(WCoE)를 출범

- 상무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WCoE는 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추진

  ① 반도체 인력의 현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고용주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발굴

  ② 기업의 요구에 맞춘 인력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용주 및 훈련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금･자원 제공

  ③ 지역 인력 개발 생태계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전문 지식과 서비스 제공

  ④ 반도체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 간의 아이디어, 도구 및 자원 등 교환 촉진

- 또한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반도체 인력 이해관계자 간

국가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세 가지 창립 프로그램 추진

  ① 앰프 프로그램(The Amplifier Program) : 양질의 일자리에 근로자를 배치

함으로써 효율적이며 공정한 인력 개발 사례를 확장하는 데 중점

  ② 시그널 프로그램(The Signals Program) : 데이터와 연구를 활용하여 인력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평가하여, 인재 환경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③ 커넥션 프로그램(The Connections Program) : NSTC 회원 조직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맞춤형 행사 및 실무 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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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NSTC를 운영하는 Natcast는 WFPA(Workforce 

Partner Alliance)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인력 생태계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7개 기관에 1,150만 달러의 예상자금(anticipated awards)을 지원할 계획

- 이는 향후 10년 내에 시작될 많은 WCoE 지원 프로그램 중 첫 번째로, 

12,000명 이상의 개인에게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경험을 제공

- 첫 번째 수상 그룹은 수요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반도체 연구･설계･제조･

생산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 격차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 모든 프로젝트에는 면접, 인턴십 및 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고용주의 약속이 포함 

< WFPA 프로그램 선정 조직 및 세부 내용 >

선정 조직 예상자금 및 활용처

미국 교사 재단 연합
(AFTEF,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Educational Foundation)

⦁예상자금 : 1,720,400달러
⦁뉴욕, 미시간 등의 고등학교에서 첨단기술 프레임워크를 실현하기 위해

마이크론과의 파트너십 확대

아이다호 기술 협의회
(ITC, Idaho Technology Council)

⦁예상자금 : 1,236,720달러
⦁반도체산업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교통, 상담 등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마리코파 카운티 전문대학 학군
(MCCCD, Maricopa County 

Community College District)

⦁예상자금 : 1,785,785달러
⦁반도체 기술자 훈련을 확대하고, 마리코파 반도체 집중 훈련 프로그램

개시

로체스터 공과대학
(RIT)

⦁예상자금 : 1,479,947달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위한 연구 확대 및 학제 간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텍사스 A&M 대학
(Texas A&M University)

⦁예상자금 : 1,280,698달러
⦁7,500명의 반도체 인력이 핵심 하드웨어 검증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WAVE-CHIP* 프로젝트 강화
  * Workforce Advancement in Verification and Evaluation of Chips  

캘리포니아 대학
(UCLA)

⦁예상자금 : 1,994,234달러
⦁공과대학에 마이크로칩 설계자 교육센터를 설립해 학생과 실무자에게 

아날로그 및 디지털 칩 설계에 대한 훈련 제공

일리노이 대학
(UIUC)

⦁예상자금 : 2,000,000달러
⦁공과대학이 주도하는 반도체 인력 네트워크*로 산업과 연계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질의 숙련된 인력 개발
  * Illinois Semiconductor Workforce Network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주요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NSTC 인력 자문 위원회

(WFAB, Workforce Advisory Board)를 설립하여 NSTC 회원과 함께 국가 및 

지역 인력 전략과 WCoE 프로그램에 의견을 제공할 예정

출처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2024.9.25.)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4/09/biden-harris-administration-

launches-nstc-workforce-center-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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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AI 활용도 제고를 위한 AI 거버넌스 중요성 강조 

일본종합연구소(JRI)는 AI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전략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의

AI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기업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24.9.)

* 生成AIの台頭で大きく注目されるAIガバナンス ~ 欧米のAI・デジタル動向の考察と示唆 ~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은 AI 활용 측면에서 미국 등

디지털 선진국에 비해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미국과 일본 기업은 생성형 AI 사용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격차는

주로 생성형 AI의 이용･도입에 관한 경영진의 관심 차이에 기인

* ChatGPT 사용률 : 미국 기업 51%, 일본 기업 7%

- 일본 기업에서는 데이터, 자산, 개인정보 등의 리스크 관리 방안 및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 또한 AI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

* AI 리스크 관련 IT 툴 도입 비중 : 미국 기업 60%, 일본 기업 36%

AI 리스크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비중 : 미국 기업 58%, 일본 기업 33%

- 반면 미국은 많은 기업에서 AI 활용 사례 검토와 병행하여 AI 리스크 관리 및

보안 대책,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일본 기업은 최근 AI 전략 추진 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조직 및 프로세스 등의 정비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최근 각국의 기업은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시스템 개발 

주기 내에 거버넌스 관련 정책 수립과 리스크 관리 절차 등을 포함할 필요성 강조

< AI 시스템 개발 관련 일련의 거버넌스 정책 예시 >

구분 검토 및 실시 사항

계획 단계
⦁AI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책임자
⦁AI 시스템에 사용할 제품을 선정하는 책임자
⦁AI 시스템의 개발 및 테스트를 감독하는 책임자 등

개발 단계
⦁시스템에 사용할 최상의 모델 및 데이터 선택
⦁AI 모델 훈련, 테스트, 평가
⦁AI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 성능 평가 등

상용화 단계
⦁AI를 활용하는 시스템 관련 리스크 추출 및 문서화
⦁사고 대응계획 수립
⦁AI 관련 법 규제 및 보안 프로토콜 표준, 업계 표준에 대한 준거 확인 등

상용화 이후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수립 및 감시
⦁AI 시스템으로 인한 영향을 위험 수준별로 분류
⦁AI 시스템 담당 레드팀(조직의 보안 취약성 검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 훈련

※ 전 단계에 걸쳐 AI의 기능,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교차적인 팀 구성이 효과적

출처 : 일본종합연구소(2024), 生成AIの台頭で大きく注目されるAIガバナンス, 도표 9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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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거버넌스 전략의 입안 및 추진을 위해서는 AI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판단하기 위해 개별 팀을 초월한 종합적 체계 구축이 중요

※ 종합적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예산과 인력 등의 제약으로 특정 부서만 AI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되어 AI의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농후

- 현재 일본은 조직 내 부문 간 협력 비율이 낮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 부족이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DX백서 2023’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정책과 관련해 

약 80%의 기업이 부문 간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그 비율이 40% 미만

- 이러한 협업 체계의 한계와 디지털 관련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일본은 서비스 

개발 등 수익 증가보다는 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화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경향

한편 AI의 상용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에서는 AI에 관한 다양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발표

- 유럽은 AI의 위험에 따라 엄격한 벌칙을 시행하는 법･규제를 채택한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AI 활용･혁신 촉진과 AI 관련 리스크 대책을 동시에 추진 중

< 각국의 AI 관련 정책 비교 >

구분 EU 미국 영국

기본 

입장

AI 활용의 고도화 

개발자/사용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 확보

AI의 적극적 활용 추진 개발 

기업에 대한 일부 의무화

혁신･성장기회 창출 및 

AI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최근 

동향

AI 규제법 채택(’24.5.)

향후 단계적으로 규제 적용

AI의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 

등 대통령령 발표(’23.10.)

AI의 안전한 개발과 규제 

당국의 기술 향상 지원(’24.2.)

특징
유럽위원회에 의한

획일적･포괄적 관리

산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혹은 규제당국이 

AI 리스크 및 혁신 촉진에 관한 개별 정책을 입안･추진

정책 

개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으로, 

AI를 리스크에 따라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금지사항과 

요구사항, 의무 등을 명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제･벌칙은 EU 밖에서 만들어 

진 솔루션을 EU 역내에서 사용 

하는 경우에도 적용

⦁AI 활용을 촉진 정책 추진

- 헬스케어, 기후변화 등 중요 

분야의 AI 연구 지원금 확대, 

고급 기술 인력 확대를 위한 

비자 심사 합리화 등

⦁AI 개발 기업에 서비스 제공 전 

안전성 평가를 받는 등 일부 

강제력이 있는 규정 마련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해 

9개의 연구 허브 설립

⦁미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9,000만 파운드 지출

⦁국제과학파트너십기금을 통해 

영미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900만 파운드 지출 등

출처 : 일본종합연구소(2024), 生成AIの台頭で大きく注目されるAIガバナンス, 도표 16.

출처 : 일본종합연구소 (2024.9.24.)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advanced/advanced-technology/pdf/152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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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ASEAN 주요국의 GX 전략 분석 보고서 발표

일본 국제통화연구소(IIMA)는 ASEAN 주요국의 GX 전략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발표(’24.9.)

* ASEAN主要国におけるGX戦略の概要と進捗

ASEAN 국가 대부분의 1인당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총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1년 ASEAN 10개국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했으며, 인도와 비슷한 수준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1인당 GHG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소득 증가와 인구 성장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서 GHG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 전체의 배출량이 감소한 국가는 없음

GHG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GHG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가 최우선 과제

- 2021년 기준 ASEAN의 발전설비 용량에서 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는 70%

미만을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수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33.5%를 기록

-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확대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38.5%로 확대될 전망

- 국가별로는 천연자원 상황에 따라 전원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메콩권(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수력의 비중이 높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석탄 화력 의존도가 높음

< ASEAN 각국의 GHG 배출량 점유율 >

출처 : IIMA(2024), ASEAN主要国におけるGX戦略の概要と進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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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각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독자적으로 녹색성장전략 및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탄소중립을 추진 중 

- 각국은 산업고도화 및 인재육성, 혁신에 의한 성장과 탄소중립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국가별로 대응 양상 및 속도에는 차이가 있음

< ASEAN 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목표 및 정책 >

대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피크아웃/

탄소중립 

달성 목표

재생에너

지 비율

석탄화력

발전

에너지정책

(공표시기)

친환경정책

(공표시기)
무조건 조건부

싱가포르 ▲36% NA
~’30년까지/

’50년

약 50% 

(’35)

’50년까지 

폐지

싱가포르 국가 

수소전략(’22)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21)

인도네시아 ▲31.89% ▲43.2%
’30년/

’60년

23%(’25)

31%(’50)

신설 정지
(체결 완료/

건설 중 제외), 

’56년까지

단계적 폐지

국가전력

종합계획

(RUKN)

2023-2060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15)

말레이시아 ▲45% NA
NA/

’50년

31%(’25)

70%(’50) 신설 중지

재생에너지 

로드맵, 

국가 에너지정책

2022-2040, 

에너지이행

로드맵(’23)

그린 

테크놀로지 

마스터플랜

’17-’30(’17)

필리핀 ▲2.71% ▲75% NA
35%(’30)

70%(’50)

’20년 이후 

신설 동결

필리핀 

에너지계획 

2023-2050 

(’2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필리핀 

행동계획(’19)

태국 ▲30% ▲40%
’30년/

’50년
51%(’37) 

’50년까지 

단계적 폐지

신전력개발

계획(’24-’37)

(계획 수립 중)

BCG(바이오･

순환형･친환경) 

경제모델(’21)

베트남 ▲15.8% ▲43.5%
’30년/

’50년

30%(’30)

69%(’50)

’30년 이후 

신설 중지, 

’40년 이후 

단계적 폐지

8차 

국가전력개발

기본계획

(PDP8)(’23)

’50년을 향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전략 

(’22)

* BAU, Business As Usual: ‘감축 목표 산정 시점에서 현행대로 계속 배출하는 경우 ’30년에 도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GHG 감축 목표의 ‘조건부’는 국제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조건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GHG 감축 대상은 GDP당 GHG 배출량(’05년 기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수력 제외

출처 : 일본 국제통화연구소 (2024.9.26.)

https://www.iima.or.jp/docs/newsletter/2024/nl2024.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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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RD&I 공공투자의 영향 평가 방법 분석보고서 발표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연구, 개발 및 혁신(RD&I) 공공투자의 영향 평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24.9.)

* What methods work for evaluating the Impact of public investments in RD&I

보고서는 RD&I 공공투자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다섯 가지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전략을 제시

1) 연구 투자 효과의 지연성 

- 일반적으로 연구 및 혁신 지원은 수 년에 걸쳐 진행되며, 그 이후에 영향력을 

발현하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존재

- 개선방안으로 TBE기법*, 선행 지표 파악, 경제 예측, 공개 선호도 기법, 정성적

데이터･인식･자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평가법 등을 제시 

* Theory Based Evaluation 기법: 투자 개입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되는지를

가설로 세우고 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써, 지연효과 요인 파악 및 대응 가능

2) 연구 영향 및 지식 흐름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 지식 창출과 확산 등의 성과는 공공투자로 인한 기대 결과물 중 하나이지만 

일반 출판물들과 달리 성과의 관찰 및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개선방안으로 서지(또는 특허) 데이터 인용분석, 서지 데이터를 통한 이동성 

평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등을 제안 

* 연구자의 이동경로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여 지역(국가)간의 지식의 유입과 흐름을 파악 

※ COST(European Cooperation in S&T)는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연구자들 간의 교류 협력

성과를 SNA분석을 통해 관찰 및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OST의 부가가치를 파악

3) 측정이 어려운 무형의 효과

- RD&I 프로그램은 정량적 혹은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혜택 

효과를 창출하나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움 

- 이에 대한 방법론적 전략으로 보고서는 지적 재산(IP) 개발 측정･캡쳐 방법, 

기업 가치의 변화 평가법 등을 제시

4) 혁신역량의 왜곡된 평가

- 혁신역량은 평균의 오류나 짧은 관찰 시점에 의해 왜곡되는 경향이 존재

- 보고서는 왜곡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정성적 데이터･인식･자기평가에 기반한

평가법이나 의도적인 이상값 샘플링을 통한 심층분석을 활용하는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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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적 효과, 효과의 요인 및 기여도 파악의 어려움

- 기존 평가는 공공투자를 통해 얻어진 부가적인 효과에 대해 파악하거나, 해당 

효과가 어떤 투자 요인에 기인했는지와 그 기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고서는 준실험 설계(QED)방법*, TBE기법,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 등을 활용 전략으로 제시

* Quasi-Experimental Design, 무작위 대조 시험이 불가능할 때 평가자가 프로그램의 

추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다른 외부요인의 효과를 분리하는데 도움

과학혁신기술부는 국내외 RD&I 공공투자의 실제 영향 평가 사례 107건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20건 이상의 사례를 심층 연구하여 발견한 내용들을 보고 

- RD&I 공공투자의 영향 측정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미국, 

EU,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영향력 평가에 있어 글로벌 선두에 위치

- 대부분의 평가는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지며 공공투자 직후 바로 평가가 진행 

- 영국은 타국에 비해 최종 결과의 성과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결과 시점에 확인되기 어려운 연구투자 효과가 존재

- RD&I 공공투자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만능이 되는 방법론은 없으며 예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화이론(ToC)*이나 논리모델 등의 사용이 필요함

* Theory of Change, 투자에서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결과 산출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연쇄효과를 명확히 하여 잠재적인 예상 결과들과 위험요소들을 식별하는 방법

- 우수한 모니터링･평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효율적인 평가와 조건법적 측정에 

필요함

보고서는 RD&I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

⦁Element1 : 평가 대상 정책들과 평가 문항들 그리고 평가 자원들의 비율이 균형있게 유지되는지 여부 

⦁Element2 : ToC를 중심으로 공공투자의 예상 효과와 방법론적 접근방식을 설정하고 결과물을 도출

⦁Element3 : 서로 다른 정성적, 정량적 평가 방법을 다양한 출처와 조화롭게 결부하는지 여부

⦁Element4 : 조건법과 정량적, 정성적 벤치마크들을 통해 공공투자가 필연적 성과 이상의 결과를 도출

하는지 여부

⦁Element5 : 추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QED, 민감도 분석 등을 포함한 정량적 통계 도출

⦁Element6 : 평가 방법의 한계와 주의사항, 보유 증거의 수준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명확한 논의

⦁Element7 : 정책입안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관리자를 위한 메인보고서 등 다양한 평가상황에 맞는 보고서

출처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2024.9.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at-methods-work-for-evaluating

-the-impact-of-public-investments-in-research-development-and-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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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ECD,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 해결방안 제시

OECD는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발전에 중요한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전략을 제안한 보고서* 발표(’24.9.)

* Bridging Talent Shortage in Tech; Skills-first Hiring, Micro-credentials and Inclusive Outreach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에 따라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공급 간 격차는 심각한 인재 부족 문제를 야기

- 인재 부족 문제는 기업에게 혁신성과 생산성 저하를, 근로자에게는 기술 미스매치와 

직업 만족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보고서는 해당 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 가지 새로운 접근 방식 제시

1) 기술 우선 접근 고용(Skills-first hiring) 방식

- 급격한 기술 환경변화에 맞춰 채용 방식을 학력 중심이 아닌 기술 중심으로 

개선 필요 

- OECD는 ‘기술 우선 접근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도입 현황,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공 사례*와 비전 등을 파악 

※ 응답기업의 74%는 ‘Skills-first hiring’ 방식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62%의 기업

에서는 이 방식을 도입･운영하여 채용 및 인사고과 프로세스 등에 활용 중

* IBM은 학위보다 기술이 우선되는 직무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배경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지원자 수가 63% 증가

- 보고서는 ‘기술 우선 고용 방식’에 적합한 지원자 평가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민간 솔루션 활용 및 공공 활용 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안

* Veroe, Codesignal, 파이메트릭스, Alooba 등의 민간 솔루션과 프랑스의 Pôle Emploi, 

벨기에의 Le Forem 등의 공공 활용 서비스를 예시 

- 또한 기존 근로자의 기술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 내 평생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국가 차원의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

※ IBM은 사내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교육 의무 학습 및 디지털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 해군의 경우 MilGears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의 기술 역량 강화

- 동시에 근로자가 사전에 취득한 기술에 대한 공적인 검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VNFIL*시스템 등의 프레임워크 활성화를 정부에 제안

* Valida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일종의 사전취득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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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 자격증명(Micro-credentials)을 통한 신속한 역량 개발 방식

- 마이크로 자격증명은 특정 기술이나 주제에 초점을 두고 교육 이수와 동시에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교육 및 역량 개발 방식 

- 일부 대형 기술기업*들에서 일반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인증서를 개발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디지털 기술교육을 지원

* Google의 Coursera, IBM의 SkillsBuild, Microsoft사의 MicrosoftLearn, 프랑스 통신

회사 Orange사의 Orange campus 등

** European Comission의 EDSC, 북아일랜드의 SKILLUP, 프랑스의 Pix 등

- 보고서는 마이크로 자격증명에 대한 고용주와 학습자의 견고한 신뢰를 위해 

적절한 품질 보증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①명확한 표준 

정립, ②정기 모니터링 및 평가, ③결과의 투명성 보장 등의 기준 제시 

3) 다양한 기술 인력을 위한 포용적 지원(Inclusive outreach) 방식

- 기술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는 여성, 소수 민족, 이주민 등의 소외 인재 교육 

및 확보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 필요성 강조

※ 보고서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기업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타깃교육 

및 채용 프로그램*의 확대와 기술 부트캠프** 등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

* 여성 및 소수 인종을 위한 브레이크스루테크의 스프링 인턴십, 28개국 소외국 대상 채용지원

프로그램인 IBM의 P-TECH, 로레알-유네스코 여성 과학자 프로그램 등

** STEM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4개국 “GirlsInSTEM” 등  

보고서는 모든 기술 분야 이해관계자에게 인재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접근 방식별 권고사항을 제안

대 상
접근 방식

정부
고용주 및 

소셜 파트너

교육 및 

훈련 제공자

모든 

이해관계자

기술 우선 접근 

고용 방식

기술 기반 매칭 

및 공인검증 확대

매칭 플랫폼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 

참여율 확대 촉구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협력 필요

마이크로 자격증명을 통한 

신속한 역량 개발 방식

품질 보증 

메커니즘 정립 

필요 

마이크로 자격증

수요 확대 노력

근로자 기술 중점 

교육코스 설계

다양한 기술 인력을 위한 

포용적 지원 방식

소외계층의 

교육접근성 강화

타깃 채용

이니셔티브 시행

‘부트캠프’ 스타일 

교육 활성화

소외 커뮤니티 

초점 캠페인 강화

출처 : OECD (2024.9.24.)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4/09/bridging-talent-shortages-in-tech

_983d7ca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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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F, 바이오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사례 소개

세계경제포럼(WEF)은 사회적･환경적으로 큰 혜택을 제공한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바이오 기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책(policy)’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모색*(’24.9.)

* Accelerating the Global Transition to a Bio-based Economy : The Strategic Role 

of Policy

‘정책’은 사회 발전을 위한 규칙･규정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직, 정부 및 기관 

전반에 지침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기술 중심 바이오 경제를 실현하는 원동력

- 바이오 솔루션은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세계가 결합하여 일상생활에 바이오

기반 옵션을 도입하는 분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 정책이 중심적인 역할 수행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기술이 주로 활용되는 세 가지 분야(건강, 에너지 및 

화학, 식량 및 농업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정책 사례와 효과를 소개

1) 유전체학 및 인간 건강의 가능성 실현

① 규제 간소화를 통한 mRNA 백신 상업적 생산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더나 COVID-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fast-

track approvals) 정책으로 팬데믹에 대응하여 사망자를 최소 57% 감축

- 이 외에도 신속 승인, 우선 심사, 획기적 치료제 등 장기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의 도입을 촉진하여, 일회적 대응이 아닌 

다양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지속적 정책으로의 전환 실현

② 건강 및 유전자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 정책은 생명공학 혁신을 위한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가령 세르비아 정부는 유전･건강 데이터 통합을 위해 법안을 제정하여 생의학 

데이터 등록소와 국가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

- ‘Together for CHANGE*’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아프리카계 유전체학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최대 50만 명의 지원자로부터 비식별화된 유전체

및 표현형 데이터를 수집

* Changing Healthcare for People of African Ancestry through an InterNational 

Genomics & Equity initiative

2)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 지속가능한 대안 제공

① 바이오 기반 화학물질 생산 지원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바이오 

기반의 상업적 방식 활용에 대한 관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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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산(organic acids)의 바이오 생산은 기존의 화학 합성/화석에너지 기반 공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감축할 수 있는 등 생물학은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

- 각국 정부는 바이오 기반 제품을 우대하고 시장 수요를 촉진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유럽 녹색 공공 조달(GPP)* 기준’과 같은 정책에 주목하고 이를 시행

* European Green Public Procurement

- 바이오 솔루션이 상업적 규모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상당한 자본 지출과 생산

역량 확장이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이 중요

② 바이오 솔루션을 통한 항공 및 에너지 수요 충족

-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는 생물학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로, 

전통적인 제트 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약 8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책은 SAF의 초기 단계의 R&D를 지원하는 보조금, 생산비용 완화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상용화와 도입을 장려

3) 지속가능한 식량 및 농업 시스템 형성

① 농업에서의 생명공학 적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시장에서 식품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의 양을 

제한하는 규제에 합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

- 미국 농무부 등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생명공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영향, 해충 저항성, 영양 결핍성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

- 중국은 국내 농업 문제 해결과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옥수수, 콩 등 새로운 

생명공학 작물 품종의 상업적 재배를 승인함으로써 농업 방식의 최적화,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 노력

② 배양육 생산 확대 지원

-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배양육*의 시장 승인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함으로써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

* 동물에 무해한 방식으로 채취하여 생산된 동물 세포는 실험실 환경에서 배양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소비자를 위한 배양육 제품으로 생산

- 미국 농무부(USDA)와 FDA는 배양육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세포 기반 육류 제품의 시장 출시 시기를 단축

- 실험실 재배 단백질의 이점을 활용한 혁신적인 대안을 보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상업적 생산 및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원 정책 구현이 필요

출처 : 세계경제포럼 (2024.9.25.)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accelerating-the-global-transition-to-a-

bio-based-economy-the-strategic-role-of-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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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2) : ICT

1 생성형 AI와 함께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는 미래 헬스케어 산업

바야흐로 생성형 AI 시대 도래, 광범위한 영역에서 무한 가능성 내재

인간의 언어까지 이해하며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은 ‘챗GPT’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이미지･영상 등 멀티모달 

영역까지 확장

- 2018년 오픈AI의 GPT 출현 이후, AI 대중화를 이끈 ‘GPT-3.5(챗GPT)’, 음성･

텍스트･시각물을 입력하면 AI가 추론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응답하는 옴니모델

(Omni model) ‘GPT-4o’까지 진일보

- 챗GPT 출시 초기만 해도 대화형 AI 챗봇이 잠식할 시장은 구글･메타가 장악한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 정도로 여겨졌지만, 발전을 거듭하면서 AI 생태계 

전반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영향력 확대

병원･의료 서비스를 일컫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생성형 AI’ 태동

현재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 증가, 의료 

종사자 부족과 의료진 업무 과중, 수익성 및 안전에 따른 신기술 도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

- 의학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헬스케어 산업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비용 증가 및 의료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 파생 

의료 환경, 헬스케어 산업의 난제 해결을 위해 GPT-4, 제미나이와 같은 정교한

대형언어모델(LLM)의 도입 등 생성형 AI 활용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화두

- 생성형 AI는 자연어 생성, 요약, 번역, 인사이트 도출, 추론, 미분류 비정형 

데이터 관리에서 크게 발전하여 헬스케어 영역에서 임상실험, 의료용 영상 해석,

의사 보조, 병원 업무, 보험 청구 심사 등 새로운 혁신과 기회 창출 기대

- 환자 개인 맞춤 서비스 실현, 의료계 노동 인력 부족, 의료 정보 접근성 개선, 

시스템･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향상, 수익성 개선 등 헬스케어 산업의 이슈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LLM 모델들은 △임상 문서작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연구 논문 요약, 

△환자의 특정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챗봇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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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불러온 생성형 AI 열풍이 의료 영역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며 

진료･치료･병원 행정업무 등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

- 딥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영상인식, 음성인식 등 대표적인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동안 개념적으로 이야기되었던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도 빠르게

현실화되는 분위기

헬스케어 분야의 생성형 AI 시장은 2023년 14억 5,000만 달러에서 2032년 

217억 4,000만 달러에 이르러 동기간(’23∼’32) 35.14%의 연평균복합성장

률(CAGR)로 성장 전망

- 의료 산업이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리소스 할당을

최적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함에 따라 의료 분야의 생성형 AI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전망

- AI 채택 증가, 대규모 의료 데이터 세트 가용성 증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 결정 도구에 대한 필요성 등이 의료 AI 시장 성장을 촉진

생성형 AI 선도자 빅테크,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영향력 확대

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현황

⦁의료용 AI 챗봇, ‘메드-팜(Med-PaLM)’, ‘메드-팜 2’
⦁의료분야 특화 거대언어모델 ‘메드 제미나이’
⦁AI 스스로 신약개발 가능한 ‘알파프로티오’ 등

⦁제약 분야 지원하는 생성형 AI 툴 개발 위한 파트너십 확대(‘Ozette’와 Paige’ 
기업에 출자 등) 

⦁생성형 AI 도입해 임상실험 프로세스 개선 등

⦁제약사 ‘모더나’와 신약 개발을 위해 챗GPT 지원 약속
⦁헬스케어 분야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한 ‘컬러 헬스(Color Health)’와 협력 
⦁GPT-4를 활용한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모더나와 협업해 지난해 5월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mCHAT’ 출시

⦁생체분자 데이터의 생성, 예측, 이해를 돕는 생성형 AI 모델 ‘바이오네모’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한 AI 플랫폼 ‘클라라’
⦁약물후보 예측하는 ‘디피독’,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ESM폴드’ 등 20개 이상 

AI 모델 보유

⦁의료용 AI 챗봇(왓슨엑슨 어시스턴트)을 활용한 솔루션 제공
⦁의료기관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인사이트 제공

⦁생성형 AI(베드록)와 음성인식을 사용해 환자 진료기록을 자동 작성하는 ‘AWS 
헬스 스크라이브(AWS HealthScribe)

⦁화이자와 공동으로 17개 프로젝트에서 AI 플랫폼을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아직 후발주자인 만큼 향후 행보 주목
⦁MR기기 ‘비전 프로’용 OS 앱스토어에서 3D･AI 기반 헬스케어 앱 서비스
⦁아이폰 16 시리즈의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 제공(10월) 이후 생성형 AI 헬스케어

서비스 구체화 예상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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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계) 의료영상 분석 및 예측, 자연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도입 준비 한창

예방 증진, 진단･치료 처방에 집중하는 네이버, 신약개발을 추진하는 카카오

브레인, 잭슨랩과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LG AI연구원 등이 두각

- 국내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출시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점유율 확대 모색 

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현황

⦁대규모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한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확산

⦁생성형 AI 기술 활용한 의료 영상 판독 서비스 및 헬스케어 생성 AI 서비스 개발

집중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잭슨랩(미국 비영리 유전체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자료를 학습시키는 등 AI 모델 공동 개발 중

⦁생성형 AI로 구현한 영양사가 암 환자의 식단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 출시

⦁책임감 있는 AI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된 의료용 생성형 AI ‘헬스 GPT’ 출시

⦁카카오헬스케어와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서비스 개발 업무

협약(MOU)’ 체결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빅테크) 신약 개발에 투자 확대 VS (국내) 진단･치료 처방에 집중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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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만난 헬스케어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 모색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성형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료 데이터 생성, 질병 진단 모델 개발, 개인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등 헬스케어

전반에 걸쳐 혁신 창출

하지만, 생성형 AI가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입을 준비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명확한 책임소재, 윤리 및 도덕적 기준 등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한 현실

특히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환자의 안전 

보장, 사회적 영향 등 선결이 필수이므로 기술 발전과 도입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적 기틀 마련 중요

의료･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AI 기술의 지속 발전과 활용이 가속화

하고 있으므로 각국은 AI 규제, 법안 마련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방향성 모색

출처 : 조선일보 외 (2024.8.)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kr/pdf/2024/insight/kpmg-korea

-ai-healthcare-20240625.pdf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life-sciences-and-healthcare/articles/

2024/20240415.html

https://www.gartner.com/document/5741583?ref=TypeAheadSearch

https://www.gwnu.ac.kr/bbs/iacg/1219/265340/artclView.do

https://modulabs.co.kr/blog/llama-3-intro/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6378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9130002

https://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5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29

https://zdnet.co.kr/view/?no=20240312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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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커넥티드 차량에 中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사용 금지 규제 신설

미국,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에 중국･러시아 소프트웨어 부품 사용 금지 추진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러시아와 관련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 

발표(9.23.)

- 중국 및 러시아의 소프트웨어가 차량 운행 데이터 및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전송하거나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이를 차단

하려는 것으로 풀이

- 규정안에 따르면 차량연결시스템(VCS: Vehicle Connectivity System)과 자율

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에 중국, 러시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 중국 기업이 소수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이더라도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고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규정을 우회하는 것도 차단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 강행에 대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중국 기업 및 제품에 차별적 조치를 가하는 것이라고 반박(9.23.)

미 정부, 對중 커넥티드 규제에 한국의 참여 요청… 자동차 공급망에 영향 우려 

미국의 이번 규정안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지만, 이 두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커넥티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

(9.10.)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양자 

컴퓨팅･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3D 프린팅과 함께 커넥티드 차량 관련 품목에 

대한 대(對)중국 규제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

-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현재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규제 대상 품목 확대 대비 

필요성 대두

- 특히, 커넥티드 차량의 나사나 전선 같은 하드웨어 미세부품의 중국산 비중이 

높은 편으로 이번 조치에서 제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은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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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국내 완성차 업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규제 대상 부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방침

아울러,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품의 공급망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수습하려면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어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요청이 수용되면서 대비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반응 다수

- 관련 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통상 하반기에 다음 해 연식 차량이 출시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프트

웨어 공급망 다변화엔 1.6년, 하드웨어에는 4년가량이 확보된 셈

- 국내 자동차 업계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는 하드웨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을 감안하면 대비 시간이 넉넉한 편이라는 평가 다수

한편,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경쟁자인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사이익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

- 현대차그룹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대중 경제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북미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출처 : 중앙일보 외 (2024.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7526639023400&mediaCode

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3013200071?input=1195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450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923010012310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3140400083?input=1195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924/1300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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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AI 대규모 펀딩 성공, 자금력 확보하며 수익화 움직임 탄력

역대 최대 투자금 유치한 오픈AI, 기업 가치 200조 원 돌파

오픈AI는 66억 달러(약 8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발표(10.2. 현지시각)했으며 기업 가치는 1,570억 달러(약 211조 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

- 이번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비상장 기업 투자(private investments)로 

기록된 가운데 오픈AI가 세계 3번째로 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

- ’15년 설립한 오픈AI는 생성형 AI 열풍이 불기 전인 2019년 이미 14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았고 ’22년 챗GPT 등장 후 ’23년 1월 MS가 130억 

달러를 투자할 당시 290억 달러의 가치 인정

조시 쿠슈너가 이끄는 벤처캐피탈(VC) ‘스라이브 캐피털(Thrive Capital)’이 

13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번 투자 라운드를 주도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 동참

- 오랜 기간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기존 투자금 130억 

달러에 더해 7억 5,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으며 소프트뱅크･엔비디아도 

참여한 가운데 애플은 불참

- 66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유치한 것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새로운 신용 한도를 확보했는데 이는 아직 인출하지 않은 리볼빙 크레딧

(revolving credit)이라고 설명

- 이로써 오픈AI는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된 셈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 가속 예상

이번 투자 계약서에는 오픈AI가 2년 이내에 영리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움직임도 탄력받을 전망

- 모든 인류가 AI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목표하에 2015년 비영리 기업으로 

설립된 오픈AI는 ‘오픈AI 글로벌 LLC’라는 영리기업을 자회사로 세운 뒤 

‘이익 제한 기업’ 방식으로 운영

- 이익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비영리 기업인 모회사(오픈AI)에 기부

하는 형태이며 투자자의 수익도 원금의 100배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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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불참 속 소프트뱅크･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투자 행보 주목

(애플)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오픈AI ‘챗GPT’를 시리에 통합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양사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투자 라운드 참가도

자연스러운 행보로 보였으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투자 참여 논의에서 하차(9.27.)

- 일각에서는 애플 핵심 인력들이 퇴사하면서 리더십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

(소프트뱅크)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오픈AI에 5억 달러(약 6,600억 원) 투자 참여

- AI 사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센터, 로봇, 발전 등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계획

(마이크로소프트) 기존 투자자이자 오랜 기간 동반자로 7억 5,000만 달러 투자

- 단순한 투자를 넘어 양사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AI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

(엔비디아) 투자 논의 당시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픈AI가 

최소 투자금을 2억 5,000만 달러로 정하면서 최종 투자금은 미공개

- 대규모언어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는데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오픈AI의 

니즈와 엔비디아가 고성능 GPU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 부합한 결과로 풀이

한편 빅테크의 오픈AI 투자 성사 이후 AI 시장에서는 빅테크를 향한 규제당국의

조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

-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규제당국이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 지배력, MS와 오픈AI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

출처 : 한국경제 외 (2024.10.)

https://zdnet.co.kr/view/?no=202410040906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05696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33559i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905

https://www.themiilk.com/articles/aa1f68c08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8671266390253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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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美 제재 맞서 AI 핵심 칩 국산화 박차…‘화웨이’ 선봉장

中,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 억제 촉구 美 반도체 퇴출 속도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규제당국은 AI 모델 개발･운영에 사용되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않도록 자국 기업에 권고하는 ‘창구 지침(window guidance)’을

지시하며 화웨이, 캄브리콘 등 자국 기업의 AI 칩 사용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

-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IT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발표되기 전 상당량의

엔비디아 칩을 비축했고 일부 기업은 화웨이 칩을 구매하면서도 추가 규제를 

염두에 두고 엔비디아 칩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 이에 엔비디아 칩이 중국 AI 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업계가 미국에 종속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구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

올해도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미국산 반도체 퇴출 움직임은 가속

- 지난 5월 BYD와 상하이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 기업에 자국산 반도체 사용 

비중을 2025년까지 최고 25%로 높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 3월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서버와 PC에서 인텔과 AMD의 중앙

처리장치(CPU)를 사용하지 말고 2027년까지 기존 제품을 제거할 것을 지시

-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 AI 점유율을 높이고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

화웨이, 자체 개발 AI 칩 中 빅테크와 막바지 테스트 나서며 고객 확보 사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미국 엔비디아 제품 대신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화웨이는 AI 칩 신제품을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와 함께 

테스트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

- 화웨이는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를 비롯한 차이나 모바일, 바이트댄스 등 

엔비디아 고객들에게 최신 AI 칩 ‘어센드 910C(Ascend910C)’ 샘플을 공급하고

막바지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

- 어센드910C는 화웨이가 2018년 AI 모바일 칩셋 ‘기린 980’ 출시 이후, 2023년

초 출시한 AI 칩 ‘어센드910B’의 업그레이드 버전

- 최신 AI 반도체 어센드910C의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화웨이는 잠재 고객

에게 어센드910C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인 ‘H100’과 유사한 수준을 

구현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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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가 어센드 910C를 통해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자국 AI 칩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향후 글로벌 AI 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 화웨이의 어센드910B와 엔비디아의 A100 비교 >

구분 어센드910B A100

회사 화웨이 엔비디아

출시연도 2023년 2020년

성능 엔비디아 A100 데이터 처리 속도가 18% 빠름 

공정 SMIC N+2(7나노) 7나노

활용 장비

DUV(심자외선) 장비 추정
(SMIC는 미국의 제재로 EUV 장비 도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다 한 단계 

아래인 DUV 장비 활용 가능성에 무게)

EUV(극자외선) 장비

수율 어센드910B 수율 약 10~20%로 추청, A100 절반 이하

한편, 화웨이 외 다수의 중국 기업도 첨단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 개발 박차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 블랙리스트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되어 강도 높은 반도체 제재를 받고있는 상황

바이두(Baidu),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하이곤(HYCON), 캠브리콘

(Cambricon) 등이 대표적

출처 : 한국경제 외 (2024.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951591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D0ICELJY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308000564

trendforce, ‘Huawei Rumored to Launch New High-End AI Chip, Potentially 

Rivaling NVIDIA’s H100’,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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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신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5차 

시험비행 성공… 

‘젓가락 팔’ 첫 활약

(VOS / 2024.10.17.)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인류와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한 초대형 로켓 ‘스타십’이 다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 특히, 발사 후 역추진해 돌아온 로켓을 ‘젓가락 팔’로 불리는 

로봇 팔로 공중에서 포획하는 기술을 처음 적용하며 로켓 

재활용 기술에서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 다수

- 기존에는 슈퍼헤비를 회수해 다시 발사대에 세우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렸지만 메카질라(젓가락 팔) 기술로 재발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로켓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절감되어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

법무부, 구글 강제 

기업분할 검토

(더버지 / 2024.10.10.)

○ 미국 법무부는 미국 인터넷 검색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류를 연방

법원에 제출

- 법무부는 32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적･구조적 구제책을 고려

- 구글 사업 일부를 매각하여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을 재편하고 경쟁사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방침

○ 한편, 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올해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을 비롯한 기기제조업체들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

CHIPS for America,

기업가 펠로우십 

시범 프로그램 발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2024.10.4.)

○ CHIPS for America는 반도체 제조기술에서 혁신에 초점을 

둔 10개의 초기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500만 달러의 기업가 

펠로우십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

* Entrepreneurial Fellowship Pilot Program

- 이 프로그램은 ’25년 봄에 첫 번째 펠로우십 코호트를 선발하여, 

반도체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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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CHIPS R&D 목표에 따라 반도체 

핵심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

- 펠로우십을 통해 선발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국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상업 전략과 제조 확장 기회를 파악하면서 

그들의 기술과 비지니스 운영을 개발

- 이번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인 Activate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

되며, Activate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담당

○ CHIPS for America에 펠로우십을 도입함으로써, NSTC*, 

NAPMP**, CHIPS Manufacturing USA Program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향후 기업가 펠로우십의 잠재력을 입증

하는 것이 목표

*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 National Advanced Packaging Manufacturing Program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기술 

가속화 조치를 

강조한 보고서 발표

(과학기술정책실 / 

2024.10.3.)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 국무부는 공동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강조한 두번째 보고서* 발표

* Mission Innovation National Innovation Pathway 2024 

- 이 보고서는 ’30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2% 감축하고, 

’50년 Net-Zero 배출 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의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장려

○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취임 당시 국내외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회복을 약속한 바 있음

-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국 장기전략에 기반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설명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Mission Innovation National Innovation Pathway

-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작년에 추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확대된 투자, 인센티브와 파트너십 등의 내용을 추가

바이든 행정부, 

연방의 과학적 

무결성 정책 강화

(과학기술정책실 / 

2024.9.30.)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과학에 근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해 19개의 연방 기관이 과학적 무결성 계획

(scientific integrity plans)을 강화･갱신했음을 발표

- 연방 기관의 과학적 무결성 정책과 관행을 요약한 신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과학적 

무결성 문화를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했음을 제시

* Bienni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Federal 

Scientific Integrity Polic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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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 또한 동 보고서는 과학의 무결성 보호 보고서(’22.1)와 기관의

계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23.1)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 이러한 기관계획은 과학의 수행, 관리, 의사소통과 활용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간섭

으로부터 과학을 보호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을 반영

일본

자율배송로봇활용 

안내서 발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

개발기구 / 2024.10.3.)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는 자율배송로봇 서비스 제공자

에게 프로세스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자율배송로봇 활용 안내서’를 발표

- 자율배송로봇을 활용하려는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과 

프로세스를 일원적으로 파악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자율배송로봇 활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

- 서비스 제공 시작까지 거쳐야 할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시작까지의 전체 흐름과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도입 방침(서비스 내용, 사용할 로봇) 결정, 로봇 주행에 필요한 절차 등

- 식료품 배송 및 무인 판매 등과 같은 자율배송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참고하여 활용 서비스 구체화 가능

- 도로교통법 및 일반사단법인 로봇배달협회가 수립한 안전 

기준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안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대해 파악 가능

- 도로교통법 및 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식품

위생법, 안전기준적합심사 등

의료디지털데이터의 

AI 연구개발 등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후생노동성 / 2024.9.30.)

○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의료 정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할 때의 익명가공정보 작성 절차 및 운용 방안, 

의료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때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진단용 의료 AI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품 개발 참여하는 의료종사자, 연구자, 개발자 등이 주요 대상 

-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보호조치의 중요성 증대

- 또한 의료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익명가공정보를 작성･운용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지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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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중국

○ 중국은 ‘인공지능 역량 강화 포괄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기대에 부응하는 ‘5대 비전’과 ‘10대 행동 계획’을 제시 

- (5대 비전) ①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프라 간 연결 촉진, ②‘인공

지능+’의 산업 지원 추진, ③인공지능 소양과 인재양성 강화, 

④인공지능 데이터보안과 다양성 향상, ⑤인공지능 보안의 

신뢰성과 제어성 확보 

- (10대 행동 계획) 인공지능 분야 남북협력, 남남협력 및 

3자간 협력 전개, 인공지능 모델 연구개발과 지원협력 전개, 

인공지능 능력육성 국제협력플랫폼 구축, 개발도상국을 위한

인공지능 능력육성, 중･단기 교육훈련 활동 개최 등 

영국

2024년 영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투자 유치 현황

(영국연구혁신기구 / 

2024.9.30.)

○ 영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기록적인 수준의 벤처캐피털(VC)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

- 영국연구혁신기구(UKRI)의 ‘패러데이 배터리 챌린지*’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 32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2018년 이후 16억 달러 모금 유치하고, 영국 내

2,400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

   * Faraday Battery Challenge 

- 2018년 이후 영국에서 가장 많은 VC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분야로 12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

- 영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우, 2023년에만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에 13억 달러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등 강력한 

VC 투자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VC 자금이 30배 증가

했으며, 투자자들은 2023년에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VC 

펀딩에 80억 달러를 투자함

영국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측정 연구

(과학혁신기술부 / 

2024.9.26.)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기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의의

효용성과 수요를 충족하는 측정가능한 새로운 정의를 개발하고, 

정의의 운영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

- 본 보고서는 영국의 디지털 경제를 더 효과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기존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영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통계학적인 재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

-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콘텐츠, ICT 상품 및 ICT 서비스의 

생산에 기인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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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영국

- 1차적 디지털 경제란 디지털 콘텐츠, ICT 제품, ICT 서비스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에서 파생되는 경제 활동을 의미

- 2차적 디지털 경제란 디지털 콘텐츠, ICT 제품, ICT 서비스를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생산하며, 전통적인 

경제에 속한 기업들보다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에서 

파생된 경제 활동을 의미

자금 지원 과정의 

생성형 AI의 활용과 

평가에 관한 정책

(영국연구혁신기구 / 

2024.9.20.)

○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자금 지원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사용에 대한 UKRI의 입장과 이에 관련된 개인의 

책임을 명시하는 정책 발표

- 연구혁신 시스템에 있어 자금 지원과 평가 과정의 완전성은 

정직성, 엄격성, 투명성 등의 같은 가치 확보에 중요

- 생성형 AI는 연구･혁신 맥락에서 창의성과 아이디어 발전 

촉진, 언어 장벽 완화와 같은 이점을 보유

- 하지만 동시에 연구혁신의 엄격성, 투명성, 독창성, 신뢰성, 

데이터 보호, 기밀성, 지적 재산과 저작권, 편향성 등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

- UKRI는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생성형 AI의 사용을 통해 창의성과 효율성을 지원하면서도 

윤리적 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

- 이번 정책은 생성형 AI의 기회와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자금 신청자와 평가자의 의무, UKRI의 역할 등을 제시

독일

모빌리티 데이터법 

제정

(연방교통인프라부 / 

2024.10.2.)

○ 연방교통인프라부는 교통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빌리티 데이터법(Mobility Data Act) 도입

- 실시간 대중교통, 건설 현장, 충전 인프라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의

기반이 될 전망

-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촉진, 교통 계획 

개선,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 숄츠 연립 정부 협약 중 하나인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

- (데이터 가용성 향상) 고품질의 정형 및 모빌리티 데이터 

제공을 법률로 보장

- (데이터 인프라 강화)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관리 

포인트 구축

- (명확한 규정 집행) 데이터 제공 의무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기관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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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독일

- (혁신 촉진) 모빌리티 데이터 무료 접근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 개발 가능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지원) 포괄적이고 방대한 데이터셋을 

제공하여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구현 가능

○ 그 밖에 각종 모빌리티 앱에서 더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교통 부문의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전망

공공조달법 개혁을 

통한 혁신 조치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2024.9.30.)

○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공공조달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조달 혁신 패키지로 요약되는 다수의 조치를 확정

- 공공 조달 절차 단순화･가속화･디지털화를 통해 조달 업무를

사회적이고 생태적이며 혁신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 로버트 하벡 장관은 이를 통해 관료주의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 연간 13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 이 법안은 조달법 개혁을 위한 200개의 개별 제안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며, 보안과 국방 분야를 포함한 모든 행정 

부문에서의 절차 간소화가 목표

※ 초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 및 각종 전문가 그룹, 협회, 시민단체, 

연방주,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50개 이상의 안건 도출

- 궁극적으로 소규모 형태의 공공 조달 계획은 복잡한 절차 

없이 직접 계약 형태로 추진되며,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관련 업무 디지털화가 확대될 전망 

- 나아가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조달 개념을 강화하며,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대

EU

5G 및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8억 

6,500만 유로 투자

(모바일월드라이브 / 

2024.10.10.)

○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해 

8억 6,5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번 자금은 유럽연결프로젝트 디지털 계획*의 일환으로 5G 

및 기가비트 광섬유 프로젝트 양자 통신 및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백본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점

   * Connecting Europe Facility Digital

- 아울러, 이번 자금은 보건, 제조, 운송,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엣지 클라우드와 컴퓨팅 역량의 통합을 지원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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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아랍

에미

리트

AI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 정책 도입

(더네셔널 / 2024.10.11.)

○ 아랍에미리트(UAE)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정책을 도입

- 이 정책은 발전, 협력, 공동체, 윤리, 지속 가능성, 보안을 

핵심 원칙으로 하여 국가 AI 전략에 맞춰 설계

- UAE의 AI 국제 정책은 국제 포럼에 참여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AI 규제를 위한 국제 동맹을 지원하며 UAE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

- 또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책임 있는 AI 사용을 촉진하고 

UAE를 AI 개발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

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

인도

네시

아

EU 디지털 규정 

도입 검토

(오픈GOV / 2024.10.10.)

○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

- 통신정보부 차관은 DSA와 DMA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거버넌스

발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기존 통신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지 법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인도네시아 정부의 EU의 디지털 규정 도입은 공정한 경쟁과 

플랫폼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국제

기구

OECD 지역 녹색 

혁신 허브의 지리적 

위치 분석

(OECD / 2024.10.10.)

○ OECD는 ‘녹색 혁신 허브’의 발전과 녹색 특허와 지역 노동 

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특히 Greater Copenhagen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녹색

혁신 생태계의 발전 상황, 고유한 기회와 도전 과제를 평가

○ 지난 20년 동안 ‘녹색 특허’는 크게 증가했으며, 녹색 특허가 

많은 지역은 다른 특허 활동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임

- 1인당 녹색 특허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녹색 일자리의 비중도

높으며, 백만 명당 10개의 녹색 특허가 추가될 때 녹색 

일자리 비율이 0.75% 증가

- 많은 지역이 녹색 전환의 핵심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녹색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제한

-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업계의 요구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Greater Copenhagen 사례 연구

- 덴마크와 스웨덴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친환경 혁신 허브로, 

풍력 발전, 기후 변화 완화, 환경 관리와 같은 분야에 특화

-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는 특히 건설 및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녹색 고용이 크게 증가

-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의 강력한 연계와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고 국가 간 

프로젝트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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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1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

하여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운영계획｣ 및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략｣ 등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

○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운영계획｣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서울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 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

하는 조직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올 11월 설립

- 3대 핵심임무: ①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②인공지능 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③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 추진

○ 「제4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본계획(’25~’27)」

심의･의결

- 본 계획은 인공지능의 필수 기반인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컴퓨팅(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3개년 정책 방향을 포함하며,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25년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기존 

정책을 고도화하여 5대 전략 및 255개의 세부 과제 추진 예정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10.16.)

○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하여

디지털 혁신 선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 (배경)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역할과 중요성 배가

-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 제시

- (전략1) ‘전파산업의 세계 선도국가 도약’으로 ①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 ②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

- (전략2)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으로 ③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④’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 (전략3)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으로 ⑤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 ⑥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 정립

- (전략4)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으로 ⑦전파

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 ⑧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개선 등

○ 정부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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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한-유럽연합 국제 

데이터 협력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10.15.)

○ 한국과 EU의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데이터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유럽연합 국제 데이터 

협력 토론회’ 개최

-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데이터 정책 방향을 공유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 데이터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제 비영리 협회인 가이아엑스(Gaia-X) 본부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기조 발표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의 데이터 정책 소개와 함께

분야별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계획과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발표

- 참가자 토론에서는 한국과 EU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반에서의

협력과 국제 데이터 규범 및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

- 동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EU는 ‘한-유럽연합 국제 데이터 

협력센터(가칭)’ 설치에 합의해 양측 간 긴밀한 데이터 생태계

연결의 소통 창구 형성을 기대

- 정부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데이터 기업들이 유럽시장

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산업기술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 

2024.10.17.)

○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개최(10.17.)하고 「AI+R&DI

(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5월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6대 

분야별 AI 활용 전략 중 세 번째(△AI자율제조 △디자인 △

R&D △반도체 △유통 △에너지)

- (AI + R&DI(기술혁신) 추진전략) ①산업현장의 연구설계, 

실험 수행 등 주요한 활동에 AI를 적용해 개발기간･비용은 

줄이고 성과는 극대화, ②글로벌 기술･인재를 AI로 탐색･ 

연결해 혁신속도 제고, ③정부 R&D 참여부터 종료까지 

과정에 AI를 적용해 기업의 非연구활동 부담 최소화, 전문

기관의 과제관리 전문성 강화

-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핵심내용) ①기업 데이터 

역량 강화 ②기업 간 데이터연계 ③제도적 기반 보안 등

- AI를 활용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



52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산
업
통
상
자
원
부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한국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2024.10.15.)

○ 산업통상자원부는 뉴델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표준 심포지엄

에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의 서울 개최를 공식 발표

※ 세계 3대 표준기구의 협의체인 세계표준화기구협력체(WSC)는 

UN의 인공지능 자문기구인 AIAB가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바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개최의 필요성 제기

- 2025년 12월 서울에서 ‘세계표준포럼’의 개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ISO가 이를 ‘2025 국제 표준 서밋’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함에 따라 추진

- ‘국제 AI 표준 서밋’은 WSC의 주최 아래 개최될 예정이며, 

AI 관련 기업 뿐 아니라 반도체, 통신, 모빌리티 등 AI 활용

산업계의 고위급 관계자 참석을 적극 유도할 예정

- 정부는 AI 표준 서밋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기술사용을 촉진하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 

2024.10.11.)

○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참석

-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 등이 참석하여 ‘핵심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

- 우리 정부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

- 관련하여,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

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임을 소개

-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

-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

- 우리나라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도전 과제를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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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기
획
재
정
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 총력 지원

(기획재정부 / 2024.10.15.)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점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 등 참여

- (투자 익스프레스 확대) 기존 실무 차원의 투자 익스프레스를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투자 활성화 추진

※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 종합 지원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약속

- (반도체 세제 혜택 강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 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력하여 

용수 통합관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 (인프라 구축 지원)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산단 조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투자 촉진

외
교
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안전, 

혁신, 포용의 AI 

거버넌스 원칙 강조

(외교부 / 2024.10.16.)

○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전략그룹

(Global Strategy Group)회의* 개최(10.15.∼16.)

※ 참석국 고위 인사들이 OECD의 전략적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하는 회의

- 1일차에는 AI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2일차에는 새로운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OECD의 역할에 대해 논의

- 한국은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여 포용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 제시

- 또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3가지 원칙(안전, 혁신, 

포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

- 이번 글로벌전략그룹회의는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OECD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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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국
토
교
통
부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교통부 / 2024.10.17.)

○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

-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

-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 

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

-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 부여

-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 부여

- 정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환
경
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환경부 / 2024.10.9.)

○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 변경과

1년의 감축 기간 평가를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개최

-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

-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

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

-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리업체에 부담을 가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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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통계

1 과학 기술

WIPO ｢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24 ｣ 개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2007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혁신 역량과 성과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Global Innovation Index 2024’는 17번째 

발간물로서 특별 주제로 social entrepreneurship을 다루고 있음

대한민국은 Global Innovation Index(GII) 2024에서 세계 6위에 랭크

국가별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지표인 Global Innovation 

Index와 함께 이에 대한 보조 도구로서 구체적인 혁신 동향 및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Global Innovation Tracker로 구분하여 조사

- Global Innovation Tracker에서는 혁신 사이클의 4단계(과학･혁신 투자, 

기술 발전, 기술 도입, 사회･경제적 영향)별 동태적 현황 파악

GII 2024의 종합 순위에서는 스위스가 1위, 그 뒤로 스웨덴, 미국, 싱가포르, 

영국, 대한민국의 순

- 스위스가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웨덴과 미국도 2~3위권에서 횡보

- 20위권 내에 유럽이 12개국, 아시아가 6개국, 북미가 2개국

- 대한민국은 10위(’20) → 5위(’21) → 6위(’22) → 10위(’23) → 6위(’24)로 2020년

이후 줄곧 10위권 내에 유지

< GII 2024 - 주요 국가 순위 >

순위 국가 스코어 지역 내 순위 순위 국가 스코어 지역 내 순위

1 스위스 67.5 유럽 1 11 중국 56.3 동아시아 3

2 스웨덴 64.5 유럽 2 12 프랑스 55.4 유럽 8

3 미국 62.4 북미 1 13 일본 54.1 동아시아 4

4 싱가포르 61.2 동아시아 1 14 캐나다 52.9 북미 2

5 영국 61.0 유럽 3 15 이스라엘 52.7 서아시아 1

6 대한민국 60.9 동아시아 2 16 에스토니아 52.3 유럽 9

7 핀란드 59.4 유럽 4 17 오스트리아 50.3 유럽 10

8 네덜란드 58.8 유럽 5 18 홍콩 50.1 동아시아 5

9 독일 58.1 유럽 6 19 아일랜드 50.0 유럽 11

10 덴마크 57.1 유럽 7 20 룩셈부르크 49.1 유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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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I는 크게 5개의 혁신 투입 항목(제도, 인적자원 및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비즈니스 성숙도)과 2개의 혁신 산출 항목(지식 및 기술 성과, 창의적 성과)으로 측정

< GII 측정 – 혁신 투입 기준 >

항목 지표 측정

제도

제도 환경 비즈니스 운영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 환경 규제의 질, 법치주의(Rule of law)

비즈니스 환경 정책 안정성, 기업가정신 정책 및 문화

인적자원 

및 연구

교육
교육부문 지출, 중등교육 학생당 정부 지출, 기대 학업기간, 읽기/수학/과학 

학업성취도(PISA), 학생-교사 비율

고등교육 고등교육(대학 이상) 등록률, 과학기술 분야 졸업생 수, 외국인 학생 비율

연구개발
인구 백만명당 전일제 연구원 수, GDP 대비 연구개발 총 지출액, 상위 3개 

글로벌기업 평균 연구개발 지출, 상위 3개 대학 평균 QS랭킹 점수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ICT 접근성, ICT 사용성, 정부 온라인 서비스, 시민 전자참여(e-참여)

일반 인프라 인구 백만명당 전력 생산량, 물류 성과, GDP 대비 총 자본형성(최근 3년)

생태 

지속가능성

단위 에너지 사용량 대비 GDP,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GDP 대비 ISO14001

환경 경영 인증 수

시장 

성숙도

신용
스타트업/스케일업 자금, GDP 대비 민간 부문 국내 신용대출 규모, GDP 대비

금융기관 소액 대출 규모

투자
GDP 대비 상장기업 시가 총액, GDP 대비 VC 투자 건수(최근 3년), GDP 

대비 VC 투자 유치 건수(최근 3년), 유치한 VC 투자의 총 가치(최근 3년)

무역, 다각화, 

시장규모
적용 관세율, 국내 산업 다각화 수준, 국내시장 규모

비즈니스 

성숙도

지식 근로자
지식집약 산업 고용, 직원 교육 제공하는 기업 비율, GDP 대비 기업 수행 

R&D, 기업 재원 R&D 비중, 고학력 여성 취업 비율

혁신 연계
공공연구-산업계 공동 논문 출판, 대학-산업계 공동연구, 산업 클러스터 수준, 

GDP 대비 조인트벤처/전략적 제휴 건수, GDP 대비 특허 패밀리 수 

지식 흡수
지식재산권 사용료, 첨단기술 제품 수입 비중, ICT 서비스 수입 비중,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최근 3년 평균), 기업 연구 인력 수

< GII 측정 – 혁신 산출 기준 >

항목 지표 측정

지식 및 

기술 성과

지식 창출 GDP 대비 특허, PCT, 실용신안, 과학기술 논문 수, H-인덱스(피인용)

지식 영향 노동생산성 성장률, 유니콘 기업 총 가치, 소프트웨어 지출, 첨단기술 제조업 비중

지식 확산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경제 복합성 지수, 첨단기술 수출 비중, ICT 서비스

수출 비중, GDP 대비 ISO 9001 품질 경영 인증 수

창의적 

성과

무형 자산
무형 자산 집약도(상위 15개 기업), GDP 대비 상표권 출원 수, 글로벌 브랜드

가치(상위 5,000개 기업), GDP 대비 산업디자인권 출원 수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

문화/창의적 서비스 수출액 비중, 국내 장편 영화 제작 편수(백만명당),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 규모, 창의적 제품 수출액 비중

온라인 창의성
인구수 당 최상위 도메인(TLDs) 수, 인구수 당 깃허브(GitHub) 활동 참여 수준,

GDP 대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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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novation Tracke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과학기술･혁신 투자는 

감소하였고 기술 발전과 도입은 증가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영향도 긍정적

- (과학기술･혁신 투자) 총 R&D 투자는 2.9%, 기업 R&D 투자는 6.1% 증가한 

반면, 과학기술 논문 출판 규모는 5.3%, 국제 특허 출원은 1.8% 감소하였고 

VC의 경우 투자 건수는 9.5%, 투자 가치는 39.7% 감소

- (기술 발전) 게놈 시퀀싱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컴퓨팅 파워, 배터리 분야 

등에서의 기술 발전이 돋보이나 환경친화적 기술(녹색기술)의 발전은 더딤

- (기술 도입) 전 분야에서 기술 도입은 증가하였고, 특히 5G와 로봇, 전기차 

등에서 증가 폭이 컸음

- (사회･경제적 영향) 노동 생산성, 빈곤율, 기대수명 등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후 온난화는 1.17℃가 상승하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

< Global Innovation Tracker – 과학기술･혁신 투자 >

비교 시기 과학 논문
연구개발 투자 VC 국제특허 

출원총 투자 기업 투자 투자 건수 투자 가치

단기(2022-2023) ▼-5.3% ▲+2.9% ▲+6.1% ▼-9.5% ▼-39.7% ▼-1.8%

장기(연평균 성장률)
▲+3.9%

(2013-2023)

▲+5.1%
(2012-2022)

▲+9.7%
(2017-2023)

▲+9.7%
(2013-2023)

▲+13.8%
(2013-2023)

▲+2.9%
(2013-2023)

< Global Innovation Tracker – 기술 발전 >

비교 시기

컴퓨팅 파워 재생에너지 단가
배터리 
가격

게놈시퀀싱 
가격

신약 승인
무어법칙

그린 
슈퍼컴

태양광 풍력

단기
▲+60.0%
(2021-2023)

▲+13.6%
(2022-2023)

▼-3.9%
(2021-2023)

▼-3.5%
(2021-2022)

▼-13.7%
(2022-2023)

▼-8.1%
(2021-2023)

▲+9.5%
(2022-2023)

장기(연평균 성장률)
▲+42.3%
(2013-2023)

▲+30.6%
(2013-2023)

▼-15.0%
(2012-2023)

▼-9.1%
(2012-2023)

▼-15.8%
(2013-2023)

▼-20.1%
(2013-2023)

▲+3.7%
(2013-2023)

< Global Innovation Tracker – 기술 도입 >

비교 시기 안전한 위생
연결성

로봇 전기차
암 방사선 

치료유선 인터넷 5G 무선

단기(2022-2023) ▲+1.4% ▲+4.5% ▲+22.6% ▲+12.2% ▲+53.8% ▲+2.7%

장기(연평균 성장률)
▲+2.4%

(2012-2022)

▲+6.7%
(2013-2023)

▲+45.3%
(2021-2023)

▲+12.2%
(2012-2022)

▲+58.9%
(2013-2023)

▲+1.6%
(2013-2023)

도입 수준
100명 중 

57명
100명 중 

19명
전 인구 
38%

-
100대 중 

3대
100개국 중 

21개국

< Global Innovation Tracker – 사회･경제적 영향 >

비교 시기 노동 생산성 빈곤 기대 수명 기후 온난화

단기(2022-2023) ▲+1% ▼-5% ▲+0.9% ▲+1.17℃

장기(연평균 성장률)
▲+2.2%

(2013-2023)

▼-2.7%
(2012-2022)

▲+0.1%
(2012-2022)

▲+0.68℃
(2013)

영향 수준 51,450 달러 7억 1,200만명 7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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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3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과학기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중 인구수 대비 과학기술 집약도가 높은 클러스터는 미국과 영국 위주로 형성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통상적으로 우수한 대학, 역량 있는 연구자, R&D 집약적인

기업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국가 혁신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GII에서 과학기술(S&T) 클러스터는 ① 특허(PCT) 출원에 기재된 발명가와 

② 과학기술 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지리적 위치에 기반하여 선정

전 세계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과 미국에 가장 많이 분포

- 그 중에서 상위 10개의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서울(4위) 외에 대전(17위), 부산(81위), 

대구(88위) 등이 상위 100개 클러스터로 선정

< GII 2024 - 상위 10개 과학기술(S&T) 클러스터 >

위 과학기술 클러스터들 중 지역 인구수 대비 특허와 과학기술 논문 수(S&T 

intensity)를 기준으로 순위를 재산정하면 미국과 영국 지역이 상위권에 분포

- 케임브리지(영국), 산호세-샌프란시스코(미국), 에인트호번(네덜란드), 옥스

포드(영국) 등의 순이고 대전(대한민국)이 7위에 랭크

- 동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대한민국 대전(7위), 중국 베이징(11위), 일본 도쿄-

요코하마(15위) 등 3개 클러스터만 상위 20개 내에 분포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 (2024.9.26.)

https://www.wipo.int/web-publications/global-innovation-index-2024/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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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ICT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2024.9월)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9월 당월 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6,750 -19.9 100.0 22,363 24.0 100.0 171,176 28.1 100.0

ㅇ 전자부품 130,851 -21.6 70.1 16,376 27.1 73.2 126,444 36.5 73.9

- 반도체 99,704 -23.8 53.4 13,630 36.3 60.9 102,569 46.3 59.9

⦁메모리 반도체 51,380 -30.3 27.5 8,722 60.7 39.0 63,128 82.2 36.9

⦁시스템 반도체 42,966 -15.2 23.0 4,372 5.2 19.6 35,124 12.0 20.5

- 평판디스플레이 20,926 -14.3 11.2 1,900 -5.1 8.5 15,938 7.4 9.3

- 전자관 10 68.7 0.0 0 -58.3 0.0 5 -39.8 0.0

- 수동부품 2,310 7.6 1.2 205 3.1 0.9 1,761 -0.9 1.0

PCB 4,646 -21.9 2.5 355 -11.1 1.6 3,500 1.1 2.0

- 접속부품 3,063 -7.5 1.6 271 2.1 1.2 2,529 8.2 1.5

- 기타 전자 부품 133 -10.2 0.1 10 -31.6 0.0 95 -5.3 0.1

ㅇ 컴퓨터 및 주변기기 9,080 -47.5 4.9 1,637 104.8 7.3 10,559 56.4 6.2

- 컴퓨터 1,068 4.8 0.6 81 -14.3 0.4 818 7.8 0.5

- 주변기기 8,011 -50.8 4.3 1,556 120.7 7.0 9,740 62.6 5.7

⦁디스플레이장치 1,463 10.4 0.8 114 -9.5 0.5 1,108 0.6 0.6

⦁프린터(부분품 포함) 384 -16.4 0.2 38 6.2 0.2 351 20.1 0.2

⦁보조기억장치 5,247 -61.0 2.8 1,245 167.6 5.6 7,546 91.3 4.4

ㅇ 통신 및 방송기기 15,328 -13.1 8.2 1,873 16.9 8.4 11,866 10.6 6.9

- 통신기기 15,243 -13.3 8.2 1,869 17.5 8.4 11,809 10.7 6.9

⦁유선통신기기 991 -18.1 0.5 45 -49.2 0.2 597 -22.0 0.3

⦁무선통신기기 14,252 -12.9 7.6 1,823 21.5 8.2 11,213 13.2 6.6

휴대폰(부분품 포함) 12,798 -12.8 6.9 1,709 25.1 7.6 10,083 14.4 5.9

※ 통신장비 2,445 -15.7 1.3 160 -28.7 0.7 1,726 -6.9 1.0

- 방송용 장비 85 14.7 0.0 4 -66.2 0.0 57 -13.5 0.0

ㅇ 영상 및 음향기기 1,855 -13.8 1.0 159 -13.6 0.7 1,418 2.3 0.8

- 영상기기 1,022 -18.3 0.5 98 -3.1 0.4 814 5.8 0.5

⦁TV 538 -26.8 0.3 58 7.1 0.3 503 23.2 0.3

LCD TV 14 -70.9 0.0 1 -52.7 0.0 10 2.0 0.0

  TV 부분품 489 -26.3 0.3 56 13.0 0.2 478 28.7 0.3

⦁셋탑박스 20 11.1 0.0 1 -47.3 0.0 10 -34.8 0.0

- 음향기기 770 -8.3 0.4 55 -25.4 0.2 573 -0.3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63 1.3 0.0 5 -35.0 0.0 31 -24.9 0.0

ㅇ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635 1.4 15.9 2,319 -9.7 10.4 20,889 -5.3 12.2

- 가정용전기기기 5,672 -3.3 3.0 398 -18.5 1.8 4,313 -0.9 2.5

- 사무용기기 317 -7.5 0.2 22 2.5 0.1 213 -13.3 0.1

- 의료용기기 2,890 3.6 1.5 237 -9.0 1.1 2,206 3.9 1.3

- 전기 장비 13,306 -2.0 7.1 1,006 -7.2 4.5 8,899 -10.7 5.2

⦁건전지 및 축전지 10,019 -1.0 5.4 709 -11.7 3.2 6,232 -16.3 3.6

※ 자료 : 2024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IITP･KTSPI, 2024.10.14),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 I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Tel：(044) 202-6735

E-mail：ghgh0244@korea.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

Tel：(043) 750-2481

E-mail：wona@kistep.re.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Tel：(044) 202-6222

E-mail：jooniry@korea.k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Tel：(042) 612-8240

E-mail：itzme@iitp.kr


